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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논평] 윤석열 후보, 공수처 ‘사찰’ 운운할 자격있는가 

날    짜 2021. 12. 27. (총 2 쪽) 

논 평 

윤석열 후보, 공수처 ‘사찰’ 운운할 자격있는가 
검찰총장 재직시절 권한 오남용 의혹부터 해명해야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금지돼야 

 

1.​ 공수처가 언론인 및 야당 국회의원 통신자료 제공 요청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2월 23일 이를 “사찰”이라 비판하며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위헌적인 제도임에도 윤석열 

후보 자신이 검찰총장직에 있었던 검찰은 물론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일상적으로 

자행해 온 것이다. 게다가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 수차례 있었던 사찰 및 

검찰권 남용 의혹으로 수사 받고 있는 피의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자신과 관련된 사찰 논란에 대해 먼저 해명과 사과를 하는 것이 순서이며, 수사기관의 

법원 통제 없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혀 진정성 있는 개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본인이 재직 중 사찰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공수처 ‘사찰’ 

운운에 앞서 본인의 사찰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과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2020년 2월 검찰총장의 직속 지휘를 받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은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신상정보를 수집한 문건을 작성했고, 

이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유가 되었다. 이로 인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윤 후보가 제기한 징계취소소송에서 법원도 징계가 정당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유에 비해 징계 수위가 하한선보다 낮다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수사정보정책관실은 21대 총선을 코앞에 둔 2020년 3월 고발장 문건을 작성해 야당 

측에 전달했다는 고발사주 의혹(“검찰 연루 확인된 고발사주 사건, ‘정치공작’ 이라는 

2-1 

http://www.peoplepower21.org/
http://www.peoplepower21.org/contact
http://bit.ly/mediaPSPD
https://bit.ly/GoPSPD
https://goo.gl/JeCr7D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A%B3%A0%EB%B0%9C%EC%82%AC%EC%A3%BC&document_srl=1826904&listStyle=list


 

억지 안 돼”)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윤석열 후보자 본인 역시 입건되어 

있다. 그 외에도 대검찰청 내에서 윤석열 장모의 범죄 혐의에 대응하는 문건을 만들어 

조직을 사유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모든 일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시에 

대검찰청에서 벌어진 일들이지만, 대선후보에 나선 지금까지 해명도 사과도 한마디 

없다. 윤석열 후보자는 공수처 존폐 문제를 앞세우기보다 본인 재직시절의 사찰 

논란부터 해명하는 것이 순서이다. 

3.​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수사기관 전반에 걸친 해묵은 문제 중 하나이며 

참여연대는 오래 전부터 이에 대해 영장주의로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검찰도, 경찰도, 공수처도 이같은 ‘사찰’ 논란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오히려 

규모로 따지면 공수처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2년간 검찰과 경찰의 통신자료 조회는 

전화번호 수 기준 각각 3,423,572건, 7,128,118건에 달한다.  

4.​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위헌적 수사관행이다. 이것이 윤 후보의 발언과 같이 사찰이 

된다면 후보자 본인의 총장 재직 시절 이뤄진 검찰의 요청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면 '수사'요, 남이 하면 '사찰'이라고 할 것인가.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 전 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조차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사찰로 

이어질 위험을 인정한 만큼, 공수처 존폐를 운운하며 초점을 흐릴 사안이 아니다. 

윤석열 후보는 영장없는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통신자료 제공 요청 행태에 대해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영장주의 도입 등 진정성 있는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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